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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그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국가, 지
역, 산업, 가계마다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와 혜택의 정도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부

담과 혜택의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체제를 통한 그린딜(Green 

Deal) 선언이 있기 3개월 전(2019년 6월)까지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자

는 탄소중립 목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는 화석연료 의

존도가 높은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4개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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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원칙으로 삼은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그

린딜의 성공이 EU 내 모든 국가, 단체, 기업, 시민의 적극

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을 포함시켰다(European Commission, 2020). 이후 

유럽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

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국가 및 지역의 정의로운 전

환 정책 이행과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2020년 12월 2050년 탄

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법’이 제정되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2년 기본법 시행과 함께 실행 전략이 

수립되었고, 2023년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

획’이 발표되어 노동자 보호와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 또한 취약 지역, 집단, 계
층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 및 전략 수립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이 

그린딜 발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정

책과 예산 지원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것이었다면, 한

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은 여전히 취

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도의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은 아닌지 우려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의 정책 현황과 실행 과

정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메

커니즘 체제를 통해 유럽 국가 또는 지역별 기금 분배 방

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

에서 지역별 자금 지원 규모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전환 비

용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노동계에서 처

음 논의되기 시작되었으며, 이후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

한 관심이 커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지역, 계층,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Mazzocchi, 1993). 2000년대 초반

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과 적게 배출하는 

개도국 간의 감축 책임 문제가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중

심이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와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취

약 계층의 사회적 포용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선언’이 

채택됐다. 
기후 정책이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작용하

는지에 대한 분석은 학계에서 오랜 관심사로 자리 잡아왔

다(Baumol et al., 1988; Ekins et al., 2011; Fleurbaey et 
al., 2014; Lamb et al., 2020). 기후 정책의 공정성은 국민

들의 정책 수용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후정책

의 불공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Büchs et al., 2011; 
Douenne and Fabre, 2020; Maestre-Andrés et al., 2019).  
최근 연구들은 탄소세를 비롯한 기후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Dorband et al., 2019; Ohlendorf et al., 
2020; Wang et al., 2016).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접 배출에 대한 탄소세 부과가 소

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

는 역진적(regressive)인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Feindt et al., 2021). 프랑

스 사례를 다룬 Berry (2019)와 Douenne and Fabre 
(2020)는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가 소득 계층 전반

에서 역진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Känzig (2021)은 

영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 감

축에 효과적이지만, 역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

다.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구별 탄소 발

자국에 기반한 탄소세는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유럽 

전체 수준에서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eindt et al., 
2021; Pottier et al., 2020).

기후 정책이 역진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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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로 얻어진 

수입을 가구에 재활용하는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

를 보여준다(Carattini et al., 2019; Combet et al., 2009; 
Ekins and Dresner, 2004; Fremstad and Paul, 2019; 
Metcalf, 2019; Metcalf et al., 2010). 재활용된 세수는 세

금 감면이나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정책의 역진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aranzini et al., 2017; Drews and van den Bergh, 
2016).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세금, 보조금, 규범, 규제 등 다양한 정책 도구

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Fullerton, 2011).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취약 계층이나 특정 집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

후 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이고 다방면으로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위험과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아가

는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탄소중립 실

현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유럽은 2019년 그린딜 선언 이후, 탄소중립 목표를 구

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승인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유럽은 2021년 최종적으로 

유럽기후법 채택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5%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Fit for 55 패키지를 승인해 탄소 배출권 거

래제 강화,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상향, 탄소국경조정세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등

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에는 

CBAM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탄소 집약적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순환경제 실행 계획과 

농업 정책 개혁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농업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Date Content

12-Dec-2019 EU leaders approve 2050 climate neutrality target

14-Jan-2020 Adoption of the Just Transition Fund proposal

10-Dec-2020 EU leaders approve new climate targets

16-Dec-2020 Just Transition Fund: Council approves political agreement with Parliament

15-Mar-2021 Council conclusions on EU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07-Jun-2021 Climate neutrality: Adoption of the Just Transition Fund

20-Jul-2021 EU Environment Ministers discuss ‘Fit for 55’ package

15-Mar-2022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Mandate for negotiations

27-Jun-2022 Fit for 55: Agreement on strengthened 2030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targets

18-Dec-2022 Provisional agreement 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Social Climate Fund

10-Mar-2023 Fit for 55 package: Council and Parliament agreement on Energy Efficiency 

28-Mar-2023 Fit for 55 package: First legislative act officially adopted

30-Mar-2023 Provisional agreement on Renewable Energy Directive

07-Dec-2023 ‘Fit for 55’: Agreement on revision of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02-Feb-2024 Circular economy: Provisional agreement on Right to Repair directive

06-Feb-2024 Net-Zero Industry Act: Agreement to boost EU green industry

12-Apr-2024 Towards zero-emission buildings by 2050: Adoption of rules to improve energy performance

27-May-2024 Council gives final approval to the Net-Zero Industry Act
Source: Author’s reconstruction based on policy releases from the European Union 

Table 1. Key milestones of the EU green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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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지원 등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럽에서 그린딜 선언 이후 가장 먼저 채

택되고 승인된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분배 및 운

영 방안이라는 것이다(Table 1).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

는 과정에서 취약 지역과 집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

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3.1.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지

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한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EU는 그린딜의 성공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EU 회원국과 단체,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EU는 정의로

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을 그린딜에 포함하고 구체

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 모든 유럽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European Commission, 202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기후중립 경제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

다. 특히, 탄소 집약적 산업과 화석 원료 추출 산업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

원이 필수적이다. EU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지역, 기업, 개인의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기금, 펀드, 대출을 위해 약 

550억유로를 지원할 수 있는 JTM을 마련하였다. 
JTM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JTF), 

InvestEU, 공공부문 대출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 
PSLF)라는 세 가지 축(Pillars)을 통해 실행되며, 이는 

European Commission (2020)과 KDI (2022)의 자료를 바

탕으로 정리한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JTM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산업을 다각화하고, 노동자들에게 기술 재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새로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JTM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경

제적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기업, 노동자들 

간의 공정성과 협력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적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JTF는 에너지 전

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

환하고 경제를 다양화하며, 노동자와 구직자들에게 기술 

훈련과 재교육, 그리고 구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나머지 두 가지 축을 활용하여 민간 부문

(InvestEU) 및 공공 부문(PSLF)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쉽게 투자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의로운 전환 체제(JTM)의 첫 번째 축인 정의로운 전

환 기금(JTF)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

향을 줄이고, 타격을 받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다양화

하며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JTF에는 약 192억 유로가 

준비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가 공동자금 및 기타 펀

드에서 62억 유로가 이전되어 총 약 254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조적 변화

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JTM의 두 번째 축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InvestEU 

‘Just Transition’제도이다. 이 제도는 탈탄소 프로젝트, 가
스 및 지역 난방 인프라 개선, 경제 다양화, 사회 인프라 

구축,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JTM의 세 번째 축은 공공부문 대출기구(PSLF)로, 공

공부문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자

JTM Pillars Support Activities Details of Support Amount (EUR)

A new Just Transition Fund 
(JTF)

Grants and investments for just 
transition

Economic diversification, worker 
reskilling and upskilling

Approx. €25.4 billion

InvestEU ‘Just Transition’ 
scheme

Guarantees for private investment 
budget

Energy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Approx. €10–15 billion

A new Public Sector Loan 
Facility

Public sector loans through EU 
budget and European Investment 

Bank

Energy, transport infrastructur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18.5 billion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0), KDI (2022)

Table 2. The three pillars of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J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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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최

대 100억 유로의 대출을, 유럽집행위원회는 15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공공 부문이 기후 중립 경제로 전환하

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PSLF는 에너지 전환

과 관련된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대출 자금을 제공하며, 
지역난방 네트워크, 건물 리노베이션, 에너지 및 교통 인

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즉 JTM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고, 전환의 혜택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단순히 환경적 목

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회 창출과 사회

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JTM 이행 경과 및 

운영 방안

3.2.1. JTM 이행 경과

그린딜 발표 이후, EU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월, 유
럽집행위원회는 JTF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안을 채택했으

며, 2020년 2월에는 회원국별 JTF 투자 가이드라인(2021 
~ 2027년)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JTM에 따라 석

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촉진을 

목표로 PSLF를 제안하였다.
2020년 7월에는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ust Transition 

Platform, JTP)이 출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

며 11월에는 금융 전문가, 기업대표, 청년단체들이 함께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2020년 12월 유럽

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승인

하였다. 2021년 3월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포함한 

InvestEU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석

탄, 탄소, 화석연료 중심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관계자들

과 이해당사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기회

와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5월에는 공공부문 대

출기구(PSLF) 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 2021
년 7월과 8월에는 JTF와 PSLF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기업, 비정부

기구(NGO), 학계, 전문가,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TP)을 통

해 영토공정전환계획(TJTP)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즉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

지 약 2년간 JT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정의

로운 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유럽 전역에서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3.2.2. 영토공정전환계획(Territorial Just Transition 

Plans, TJTP) 예비분석

영토공정전환계획(Territorial Just Transition Plans, 
TJTP)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전략 계획이

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

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의 고용, 산업, 사회 구조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과 사업 계획을 포함한다.
TJTP의 수립과 실행에는 지역, 도시, 지방의 공공기관

을 비롯해 경제 및 사회적 파트너,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NGO), 사회적 포용을 지원하는 기관, 시민사회를 대표하

는 조직,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EU 회원국이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집단·개인을 식별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TJTP를 수립해야 한다. TJTP는 

JTM의 첫 번째 축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의 분배 기

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두 번째 축인 

InvestEU “Just Transition” 제도 및 세 번째 축인 공공부

문 대출기구(PSLF)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도 활용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TJTP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산업과 지역을 사전에 분석하였다. 이후 2020년 2월부

터 각 회원국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TJTP와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고 있다. 각
국의 TJTP에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인
구통계학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함께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모니

터링 및 평가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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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운영

(Just Transition Platform, JTP)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Just Transition Platform, JTP)은 

EU의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 지원, 
정보, 지식을 각 회원국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후 중립 

경제로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고 있다.
JTP는 그린딜 발표 이후 6개월 뒤인 2020년 6월 설립되

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

의로운 전환 체제(JTM)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적 조언

과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전용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

다. 이를 통해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은 기후 중립 경제로

의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례, 정보 등을 JTP를 통해 

공유받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할 수 있다. JTP는 화석연료나 탄소집약적 산

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식과 모범 사

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

는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재무 담당자, 사회적 파트

너, 기업 대표, 청년 단체, 전문가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필

요성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JTP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Experts Database and 

Exchanges, JTP Groundwork (Technical assistance), JTP 
Knowledge Hub이다. Experts Database and Exchanges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와 교류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JTPeers Experts는 유럽 전역에서 정

의로운 전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

로,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조

언을 전문가들과 연결해 받을 수 있다. JTPeers Exchange
는 JTF 지역 간,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문가와 

JTF 지역 간의 대면 및 온라인 교류를 촉진하는 동료 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JTP Groundwork는 지역에서 식별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지방 공공기관, 국가 관리 당국, NGO, 대학, 노동조합, 
민간 기업 등 사회경제적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기술적 지

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개발

하며, 지역 및 지방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

화한다. 또한, TJTP 실행을 위해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효

율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발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 및 동원을 돕는다. JTP Knowledge Hub는 정의

로운 전환을 위해 실무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체

적인 사례 연구, 도구 모음, 우수 사례 카탈로그를 제공하

고 전문가 네트워크, 맞춤형 기술 지원, 지식 허브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3.3.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분배 현황

유럽집행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을 각 회원

국에 배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고용, 화석연료 생

산량, 국민총소득(GNI)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

업부문 고용, 석탄 및 갈탄 광업 부문 고용, 석유 및 이탄 

생산량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을 산정하였다. 이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49%, 
산업부문 고용에는 25%, 석탄 및 갈탄 광업 고용에는 

25%, 석유 및 이탄 생산량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 JTF 자금 중 각 국가의 초기 할당액

을 계산하였다. 이 초기 할당액은 다시 각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을 반영해 조정되었으며, 조정 과정에서 한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억 유로, 최소 지원액

은 1인당 6유로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최

종적으로 각 회원국별 최대 할당액이 결정되었다.
화석연료 생산 비중이 높은 폴란드(26.7%), 독일

(11.7%), 루마니아(10.1%)가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을 받

았다(Table 3). Table 3은 이러한 국가별 할당 방식과 결

과를 요약한 것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의 공식 자료

(EC, 2020)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화석연료 생산량에 대한 높은 가중치는 탄소중립 전환 과

정에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산
업 및 화석연료 부문의 고용 비중을 반영한 것은 사회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회원국들은 영토공정전환계획(TJTP, Territorial Just 

Transition Plans)을 수립하여 자국 내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을 식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에는 라

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TJTP가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각국은 승인된 TJTP를 바탕

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을 활용한 자금 확보에 나

섰다. 예컨대 폴란드는 약 38억 5천만 유로, 슬로바키아는 

4억 5900만 유로, 라트비아는 1억 9200만 유로의 지원을 

확보하였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TJ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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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JTF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경제 다각화, 재교육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집행되고 있다(Table 
4). Table 4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의 공식 통계를 기

반으로 각국 및 지역별 JTF 배분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4.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 

4.1.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현황 및 이행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Table 5). 2020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

Industrial CO2 

Emissions 
(1,000t): 49%

Industrial 
Employment 
(thousands): 

25%

Employment in 
Coal and Lignite 

Mining 
(thousands): 25%

Petroleum and 
Peat 

Production 
(Mtoe): 1%

Initial 
Allocation

Per Capita 
GNI 

Adjusted 
Allocation

Allocated 
Amount 
(million 
euros)

Belgium 15,512 100 - - 1.2% 0.9% 68.4

Bulgaria 23,160 177 15 - 3.5% 6.1% 458.2

Czech Republic 45,627 355 24 - 6.3% 7.7% 580.8

Denmark 2,325 40 - - 0.3% 0.5% 34.7

Germany 251,158 1289 17 - 20.7% 11.7% 876.6

Estonia 12,950 131 - 4.01 1.3% 1.7% 125.2

Ireland 5,971 105 - 0.7 1.2% 0.4% 29.9

Greece 35,367 94 4 - 2.7% 3.9% 293.6

Spain 42,768 276 3 - 3.8% 4.1% 307.4

France 51,454 353 - - 4.2% 5.4% 401.6

Hungary 4,503 85 - - 0.6% 0.9% 65.8

Italy 59,472 395 - - 4.8% 4.9% 364.3

Cyprus 4,714 35 - - 0.4% 0.5% 35.8

Latvia 1,751 141 - 0.0005 0.6% 0.9% 67.8

Lithuania 5,037 183 - 0.01 0.9% 1.3% 96.7

Luxembourg 1,419 36 - - 0.2% 0.05% 3.6

Hungary 8,543 97 - - 0.8% 1.2% 92.4

Malta 124 25 - - 0.1% 0.10% 8.2

Netherlands 77,609 289 - - 5.4% 2.9% 220.5

Austria 6,445 114 - - 0.8% 0.7% 52.9

Poland 153,192 1953 139 - 26.7% 26.7% 2,000

Portugal 11,415 41 - - 0.8% 1.1% 79.2

Romania 22,340 374 36 0.001 6.4% 10.1% 757.1

Slovenia 4,743 128 2 - 1.0% 1.2% 91.5

Slovakia 11,076 128 5 - 1.6% 2.2% 162.4

Finland 29,368 166 - 0.7 2.7% 2.2% 164.8

Sweden 13,210 54 - 0.1 1.0% 0.8% 60.7

Total 901,255 7.165,0 245,2 5.7 4,1 100.00% 7,500
Note: Per capita GNI adjustment = (Regional average per capita income – Each region’s per capita income) / (Sum of regional average 

incomes)
Source: EU (n.d.)

Table 3. Distribution of the Just Transition Fund (JTF) across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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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ontent

Oct-2020
· President Moon Jae-in officially declared the 2050 carbon neutrality target in a National Assembly address.
· Initiation of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a Just Transition.

Sep-2021
·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 Codification of the Just Transition principle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Mar-2022
· Launch of the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 Commencement of detailed policy discussions on the Just Transition.

Oct-2022 · Just Transition set as a key task for regional support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Mar-2023
·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Basic Plan’ 
· Designation of Just Transition Special Zones and provision of support for groups affected by the transition.

Jun-2023 · Discussion on designating pilot special zones in coal-fired power plant regions (e.g., Taebaek, Samcheok).

Source: Author’s compilation

Table 5. Key milestones of the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Country Region Funds (100 million euros)

Poland Silesia, Małopolska, Wielkopolska, Lower Silesia, and Łódzkie 3.85

Slovakia Upper Nitra, Košice, and Banská Bystrica 0.459

Latvia Vidzeme, Latgale, Zemgale, and Kurzeme 0.192

Denmark Nordjylland 0.089

Germany Lusatia, Rhineland, and Central German 2.25

Greece Western Macedonia, Megalopolis, Crete, North Aegean, and South Aegean 1.63

Spain Asturias, Castilla y León, Aragón 0.79

Romania Jiu Valley, Gorj, 1.95

Czech Republic Ústí, Moravian-Silesian, and Karlovy Vary 1.64

Bulgaria Stara Zagora, Pernik, and Kyustendil. 1.18

Hungary Baranya, Heves, and Borsod-Abaúj-Zemplén 0.237

Portugal Alentejo, Centro 0.224

Slovenia Savinjska-Šalek and Zasavje 0.249

Finland North and East Finland 0.166

France Hauts-de-France, Grand Est 1.02

Italy Sulcis, Sardinia, other areas 1.2

Netherlands Groningen, South Limburg 0.623

Austria Styria, Carinthia 0.136

Belgium Wallonia, Flanders 0.2

Sweden Norrbotten and Västerbotten 0.15

Croatia Istria, Sisak-Moslavina 0.1

Lithuania Aukštaitija and Dzūkija 0.273

Estonia Ida-Viru County 0.354

Ireland Midlands 0.084

Luxembourg Nationwide 0.01

Malta Nationwide 0.008

Cyprus Vasilikos 0.101

Source: EU (n.d.)

Table 4. JTF allocations by country and region following the adoption of TJ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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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어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기본법이 시행되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립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해 지역 

지원과 고용 안정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2023년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

어 특별지구 지정, 고용 전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노동

자 보호와 산업 전환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었으며,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특별지구 시범 지정이 논

의되었다. Table 5는 이러한 주요 정책 이정표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저자의 정리에 기반하였다.
특히 2023년 3월에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

본계획안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계층·산업 등을 지원하고 모든 이해관

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하에, 사회

적 기반 구축, 고용안정 지원, 지역기반 지원,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타 선제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Table 6). 이를 통해,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의 생태계 조

성, 산업․지역․고용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지

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녹색

성장 사회를 실현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과정에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Table 6은 이와 같은 주요 정책 과제를 

범주별로 요약한 것으로, Joint Ministries (2023)의 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
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2025년 8월 현재까지 실제 지정

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역시 여전히 미흡한 상

황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경과를 살펴보

면, 탄소중립 이행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과 책무가 확대됨

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 국가 기

본계획 및 시도 상위 계획(기초지자체), 관할구역의 지역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

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CT 
(Assist 계획 수립 지원, Consult 역량 강화 컨설팅, 
Together 협력 확대)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1차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광역: 
’24 ~ ’33년, 기초: ’25 ~ ’34년) 수립 및 해당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ACT는 전

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이행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지자체 기

본계획 수립 및 종합보고 지원(매 5년), 계획 추진상황 종

합보고 지원(매년), 중앙지방정부 협력 거버넌스 실현, 탄
소중립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등 지역 탄소중립 컨트롤타

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는 2024년 5월, ‘제1차 시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현장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

을 기획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

동 지침을 정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계획의 정

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문에서, 지원방안과 예산안에 대한 

Category Content

Social Infrastructure 
Support

· Support for legislation on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ct, analysis of regional and 
industrial employment impacts,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Support for Industry and 
Enterprises

·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aligned with projected industrial transitions; provide business 
conversion assistance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 Support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hrough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promote structural 
transition in the shipping and port logistics sector; and ensure a just transi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Support for Employment 
Stability

· Provision of tailored training programs for job transitions in industries, support for employment stability for 
workers in crisis industries.

Regional-Based Support · Strengthening response to regional industrial crises, support for region-specific industrial structure transitions.

Other Proactive Support · Support for just transi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pport for just transition of fisheries and fishermen.

Source: Joint Ministries (2023)

Table 6. Key tasks and policy elements of the jus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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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이행 현황

을 점검하고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국가 기본계

획 시행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과 추진 동력 확보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 주도형 전환 측면에서

는 주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추진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하

였다(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2024). 특히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서는 단순 

연구에 치중하고 운영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부처 위주의 계획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지자체에 대

한 제도 홍보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

가하였다(2050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2024). 

4.2. 한국의 탄소중립 예산

한국 정부는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명시적으로 집

계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

표(NDC) 상향과 탄소 감축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된 예산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재정 간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eo and Oh (2022)는 국가 탄소

중립 전략과 연계된 예산안 설계를 제안하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설정과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eo and Oh (2022)를 살펴보면, 2022년 정부 예산안

에서 탄소중립 예산은 11.9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 탄소중립 예산(안)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 따라 경제구조 저탄소화(8조 2653억원), 저

탄소 생태계 조성(8050억원), 공정한 전환 지원(5399억

원), 제도적 기반 구축(2조 2,667억원)으로 세분화되었다

(Table 7). 이 연구의 대상인 공정한 전환 분야는 크게 취

약산업·계층 보호(4,758억원),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천

(482억원), 탄소중립 국민 인식 제고(157억원) 세 가지 세

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전환 예산은 전체 탄소중

립 예산 중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탄소중

립 실현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전환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2022년도 Heo and Oh (2022)가 제시한 공정

한 전환 분야에 할당된 예산을 총액으로 설정하고, 지역

별 배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유럽 그린

Category Major Projects 2022 Budget (100 million KRW)

Decarbonizing Economic 
Structure

Energy transition 21,938 

Innovation in high-carbon industrial structure 3,485 

Mobility transition 36,539 

Low-carbon cities and land use 24,342 

Subtotal 82,653 

Emerging Low-Carbon 
Ecosystem

Fostering new promising industries 1,731 

Building an innovative ecosystem 3,081 

Promoting circular economy 3,217 

Subtotal 8,050 

Just Transition

Protection for vulnerable industries and groups 4,758 

Local-level carbon neutrality actions 482 

Raising public awareness on carbon neutrality 157 

Subtotal 5,399 

Institutional Foundation

Promotion of green finance 8,393 

Expansion of R&D 13,953 

Infrastructure development 321 

Subtotal 22,667 

Total 118,768 
Source: Heo and Oh (2022)

Table 7. Carbon neutrality budget pla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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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선언 이후에는 Just transition을 공정한 전환으로 번역

하고 사용하였지만, 최근 정부 계획과 문헌들은 그린딜 

선언 이전처럼 정의로운 전환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기간의 공정한 전환은 본 보고서의 정의

로운 전환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7은 2022년도 탄소중립 예산안의 주요 항목과 공정한 전

환의 세부사업을 Heo and Oh (2022)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5.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별 

예산 배분 방안

이 연구는 한국이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

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체

재를 살펴보고 지역별 예산 배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이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영토전환체제계획과 같이 각 지역별 상

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탄

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 전담기구를 설

립하여 각 지역의 상황을 대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

가를 양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과정에서 어느 지역, 어
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지원액 분배에 

다양한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각 지역 전문

가, 지역 공무원,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지

역별 맞춤형 사업 계획 및 이행 방안 등을 도출함으로써 

최종 지원액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별 예

산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 유럽

의 사례를 적용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유럽 JTF의 국

가별 최대 지원액 규모 산정 방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

현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영향을 지역별 제

조업 및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량으로 간주한다.

5.1. 한국의 지역별 특성 

5.1.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이 연구는 지역별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제조업 배출량

을 살펴봄으로써,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해 본다(Table 8).
2020년 기준, 충청남도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154,755

천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제조

Total Emissions
(1,000 tons)

Manufacturing Emissions 
(1,000 tons)

Per Capita Emissions 
(tons per 1,000 people)

Gangwon 50,034 (7) 25,742 (4) 32.8 (4)

Gyeonggi 85,109 (3) 15,539 (7) 6.2 (11)

Gyeongnam 59,184 (4) 2,923 (11) 18.0 (6)

Gyeongbuk 58,051 (5) 40,929 (2) 22.1 (5)

Gwangju 5,776 (15) 1,118 (14) 3.9 (15)

Daegu 8,625 (13) 1,124 (13) 3.6 (16)

Daejeon 5,881 (14) 987 (15) 4.0 (14)

Busan 14,579 (11) 2,971 (10) 4.4 (13)

Seoul 27,979 (9) 3,475 (9) 3.0 (17)

Sejong 2,158 (17) 175 (16) 5.7 (12)

Ulsan 38,468 (8) 21,116 (5) 34.5 (3)

Incheon 53,558 (6) 3,545 (8) 18.0 (7)

Jeonnam 90,996 (2) 61,990 (1) 51.3 (2)

Jeonbuk 13,892 (12) 2,009 (12) 7.8 (9)

Jeju 4,602 (16) 108 (17) 6.8 (10)

Chungnam 154,755 (1) 40,009 (3) 70.8 (1)

Chungbuk 27,724 (10) 17,912 (6) 17.1 (8)
Source: GIR (2022)
Note: ( ) indicates the regional ranking

Table 8. CO2 emissions (as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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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배출량도 40,009천톤으로 주요 배출 지역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충청남도가 발전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정유,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나타낸다. 전라남

도는 총배출량 90,996천톤으로 두 번째로 높으며, 제조업 

배출량은 61,990천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다수 위치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경기도는 총배출량이 85,109천톤으로 세 

번째로 높지만, 제조업 배출량은 15,539천톤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건물, 교통, 비산업적 활동 등 제조업 외의 부문에

서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북도는 총배출량

이 58,051천톤으로 중위권에 해당하지만, 제조업 배출량

은 40,929천톤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북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공업 및 전통 제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울산은 총배출량이 38,468천톤으로 중간 수준

이지만, 제조업 배출량은 21,116천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이는 울산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

업 중심지로서 제조업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지역별

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및 발전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높은 배출량이 기록되었으며, 
반대로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을 보였다. 
가장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한 지역은 화력

발전소와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충청남도(70.8톤/천명)
였다. 다음으로 전라남도(51.3톤/천명)와 울산광역시(34.5
톤/천명)가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업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한 곳으

로, 산업 및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32.8톤/천명) 또한 높은 1인당 배

출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역 내 발전소 및 제조업의 영

향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울시(3.0톤/천명), 광주(3.9톤/천
명), 대구(3.6톤/천명), 대전(4.0톤/천명), 부산(4.4톤/천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인

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이지만, 대규모 산업시설보다는 

상업 및 주거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산과 같은 산업 중심 지역은 제조업과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

환과 저탄소 공정 도입을 가속화 해야 한다. 석탄화력발

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수소·태양광·풍력 등의 친환

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
술을 적용하여 탄소집약 산업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건물·교통 부문에

서 배출이 이루어지므로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 대중교통 

친환경화(전기·수소버스 도입),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

적인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거래제 강화를 통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도시 및 산림 녹지 확대를 통해 탄

소흡수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5.1.2. 지역별 제조업 및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

이 연구는 지역별 제조업 고용과 에너지 생산 고용 규모

를 살펴봄으로써,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Table 9).
2020년 기준, 경기도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1,261,867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고

용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경

기도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에

너지 생산 고용은 5,183명에 불과해, 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상남도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467,088명으로 두 번째로 높으며, 이
는 조선업, 기계, 금속 산업 등의 중공업 중심 지역으로서

의 특징을 반영한다. 에너지 생산 고용은 5,745명으로 역

시 제조업 고용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248,609명으로 상위권에 속하며, 
에너지 생산 고용은 7,870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결

과로 보인다. 인천은 제조업 고용 규모가 242,588명으로 

중위권에 해당하지만, 에너지 생산 고용은 8,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인천이 대규

모 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상북도는 제조업 고용

이 325,321명, 에너지 생산 고용이 7,351명으로 나타나며, 
두 부문에서 상위권에 속해있다. 이는 경북이 제조업 산

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생산에서도 일정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라남도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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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117,56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에너지 생산 

고용은 5,464명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 이는 전라남도

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별 제조업 및 에너지 

생산 고용 구조를 고려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을 포함

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처럼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저탄소 제조업 전환을 촉진하고, 친환경 기

술을 활용한 산업 고도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

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의 주력 산업을 중심

으로 전기차·수소차, 친환경 조선 기술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충청남도, 인천, 경상북도, 전라남도처럼 에너지 

생산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고용 전환 전략이 필수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충남과 인천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충격

을 최소화해야 하며,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

용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고용 전환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병

행함으로써, 지역별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지역별 예산 분배 방안

이 연구는 2022년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표한 탄소중립 예산 중 ‘공정한 전환’ 분야에 배정된 

5,399억원을 기준으로, 지역별 최대 지원액 규모를 산정

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현재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와 함

께,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 사례에서 

사용된 지표와 배분 방식을 참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유럽연합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JTF) 배분 시 적용한 기준을 준용하여, 제조업 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50%), 제조업 고용(25%),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25%)을 가중치로 설정하였다. 이 세 지표는 각각 지

역의 탄소 감축 부담, 고용 기반, 전환 충격에 대한 취약

성을 반영한다. 각 지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최대 초기 할당액을 계산

하였다. 이후, 지역 간 경제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인

당 GNI(국민총소득)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예산 배분 규모

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인구 비례나 일률

적 분배와는 달리, 지역별 산업 구조와 고용 여건을 반영

Manufacturing Employment (persons) Energy Production-related Employment (persons)

Gangwon 52,595 (14) 5,039 (7)

Gyeonggi 1,261,867 (1) 5,183 (6)

Gyeongnam 467,088 (2) 5,745 (4)

Gyeongbuk 325,321 (3) 7,351 (3)

Gwangju 92,710 (13) 113 (16)

Daegu 163,051 (10) 303 (14)

Daejeon 49,859 (15) 69 (17)

Busan 214,211 (8) 4,282 (8)

Seoul 314,179 (4) 129 (15)

Sejong 16,088 (16) 328 (13)

Ulsan 218,756 (7) 1,958 (9)

Incheon 242,588 (6) 8,180 (1)

Jeonnam 117,566 (12) 5,464 (5)

Jeonbuk 120,170 (11) 1,688 (10)

Jeju 12,469 (17) 1,080 (11)

Chungnam 248,609 (5) 7,870 (2)

Chungbuk 176,968 (9) 390 (12)
Source: Bank of Korea (2024)
Note: ( ) indicates the regional ranking

Table 9. Regional employment in manufacturing and energy production sector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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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공정한 예산 배분을 

지향한다.
Table 10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예산 5,399

억원을 지역별로 배분한 것이다. 전남이 874.6억원으로 

가장 할당을 받았으며, 경북(758.4억원), 충남(728.7억원), 
경기(714.6억원) 순으로 높은 금액이 할당되었다. 반면, 
세종(12.4억원)과 대전(12.4억원)은 가장 적은 금액을 배

분받았으며, 광주(36.7억원)와 제주(52.4억원)도 상대적으

로 낮은 지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전남, 경북, 충남과 같

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는 반면, 세종, 대전, 
광주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할당받았다. 
지역별 순위를 보면, 전남이 1위, 경북이 2위, 충남이 3위

로 나타났으며, 경기(4위), 강원(5위), 경남(6위), 인천(7
위), 울산(8위)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위)과 대전(16위)이며, 광주(15위), 제주(14
위), 대구(13위)도 하위권에 속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은 지역별 산업 구조, 경제

적 특성, 고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와 같은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

은 예산을 배정하였다. 전라남도의 경우, 발전소와 석유화

학 산업이 집중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의 대형 

배출원이 존재하며, 이를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이에 따라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화력발전

소 밀집 지역으로, 발전 부문에서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

제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폐쇄되는 발

전소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 전환 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 산업이 밀집해 있어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가 주요한 

도전 과제이다. 이에 따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

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Manufacturing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1000tCO2): 50%

 Manufacturing 
Employment 

(persons): 25%

Energy 
Production-Related 

Employment 
(persons): 25%

 Initial 
Allocation

Allocation 
Adjusted by 
Per Capita 

GNI

 Maximum 
Allocation 

Amount (KRW 
100 million)

Gangwon 15,538.7 1,261,867.0 5,182.9 7.9% 8.1% 436.6(5)

Gyeonggi 2,923.1 467,088.4 5,745.3 13.3% 13.2% 714.6(4)

Gyeongnam 40,928.9 325,320.6 7,350.9 6.1% 6.3% 342.7(6)

Gyeongbuk 1,118.3 92,710.4 113.0 13.8% 14.0% 758.4(2)

Gwangju 1,123.9 163,050.8 303.3 0.8% 0.7% 36.7(15)

Daegu 986.8 49,859.1 68.7 1.4% 1.5% 82.5(13)

Daejeon 2,970.6 214,211.0 4,281.7 0.5% 0.2% 12.4(16)

Busan 3,474.6 314,178.8 129.2 3.9% 4.0% 214.5(10)

Seoul 174.9 16,087.5 328.0 2.7% 1.9% 102.7(12)

Sejong 21,116.4 218,755.7 1,958.0 0.3% 0.2% 12.4(17)

Ulsan 3,545.1 242,588.3 8,179.5 6.6% 5.8% 313.7(8)

Incheon 61,989.6 117,565.7 5,463.6 5.9% 6.1% 328.0(7)

Jeonnam 2,008.7 120,169.5 1,687.7 16.0% 16.2%ㄴ 874.6(1)

Jeonbuk 107.6 12,468.7 1,080.0 1.9% 2.1% 113.6(11)

Jeju 40,008.9 248,608.7 7,870.0 0.6% 1.0% 52.4(14)

Chungnam 17,911.6 176,967.7 389.9 13.4% 13.5% 728.7(3)

Chungbuk 241,670.0 4,094,092.6 55,170.4 5.0% 5.1% 274.5(9)

Total 353716.2 4166182.9 55170.4 100% 100% 5,399 
Source: Author’s compilation
Note: ( ) indicates the ranking by allocation amount among regions

Table 10. Proposed budget allocation plan for a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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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과 같이 제조업 및 에너지 생산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에

너지 소비 감축과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에 집중해

야 함을 시사한다. 서울은 서비스 산업과 상업용·주거용 

건물이 밀집한 도시 환경을 고려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

지 효율 개선 및 녹색 인프라 확대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확대,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단열 성능 강화,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필

요하다. 또한, 도시 교통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전기·
수소차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3. 정의로운 전환 예산 운영 방안

이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분함으로써, 탄소중립 이

행 수용성을 높이고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

의 지역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역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원 가능한 최대 수

준의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별 예산 배분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 당국, 주
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모든 주체의 협조하에 

진행이 되어야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별 예산 분배 운영 

방안을 유럽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

해 보고자 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즉 전환 충격에 더 크게 노

출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방향을 

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산 분배 구조는 단순한 자원 배

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산 분배 운영 방안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지역별 최

대 예산 배분 방안을 전문가, 각 지역 공무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지역의 정의로

운 전환 전담 기구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계획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중앙정부는 계획, 실행 방안, 사업

비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맞는지 검토한 후 지역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Table 11).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수

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

하고자 하며, 그 중심에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인 ‘정
의로운 전환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안한다(Fig. 1). 정의로

운 전환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 원

칙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실행 체계를 총괄·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별 최대 예산 배분안을 토대로 

각 지역의 산업 구조 및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예산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지방 공무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지역별 예산 배분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탄소중립 실현

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별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의 주체로서 각 지역 전담기구가 운영되어야 하며, 정의

로운 전환센터는 이들 전담기구에 대해 실행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유도하

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센터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첫째, 전문가 데이터베이

스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자문과 협업을 촉진한다. 둘째, 기반 구축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 발굴, 역량 강

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등을 통

해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지식 허브 

프로그램은 국내외 사례, 정책 도구, 우수 사례 등을 공유

함으로써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 간 협력과 정의

로운 전환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협력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광역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내 정

의로운 전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기초지자

체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의 산업 구

조와 취약 계층 특성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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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전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
기초지자체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지역 내 취

약 집단 및 산업을 선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광역시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후 광역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 및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맞
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

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예산 집행의 변동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유연한 조정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

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예산 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술 변화, 경제 여건, 
감축 실적 등을 반영한 적시의 예산 조정이 가능해야 하

며,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의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정의로운 

전환 모델의 적절성과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

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센터와 지방정부 간의 다층적 협력 체계

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이

다.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전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목표로 하는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실

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의 국가별·지역별 기금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별 자금 지원 규모와 운영 방안을 제시

1.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Just 
Transition Body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dedicated body for managing the just transition and prepares 
region-specific maximum budget allocation plans through consultations with expert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 society groups.

2. Regional Budget Planning and 
Project Proposal Submission

At the regional level, dedicated just transition entities formulate concrete plans for budget 
utiliz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submit corresponding project proposals.

3. Budget Review and Execution
The central government reviews the plans and project proposals to ensure they align with just 
transition principles, and then allocates the budget to each region accordingly.

Source: Author’s compilation

Just Transition Center (Central Government)

Expert Consultation Desk
Infrastructure Building and 

Cooperation
Knowledge Hub Establishment

Training and Education for 
Guidelines

Participation in Budget Allocation,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Groups

Just Transition Division,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 (Metropolitan Cities)

Training and Education for 
Guidelines

Participation in Budget Allocation,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Group

Just Transition Division,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 (Local Governments)

Fig. 1. Governance for just transition

Table 11. Implementation process for budget allocation for a jus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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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의 탄소중립 예산의 지역별 할당은 제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고용 규모, 에너지 산업의 고용량, 그
리고 1인당 GNI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유
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50%), 제조업 고용(25%),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25%)을 

가중치로 적용하고, 이를 1인당 GNI로 조정하여 지역별 

최대 예산 할당액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에너지 생산 관련 고용이 많

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예산을 할당하였다. 
탄소중립 예산(정의로운 전환 부문) 5,399억원 중 전라남

도가 874.6억원으로 가장 높은 할당액을 기록하였으며,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728.7억원과 714.6억원으로 뒤

를 이었다. 서울은 102.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할당

액을 기록했다.
예산 분배 운영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

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

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예

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지역 단위의 정의로

운 전환 전담 기구가 세부적인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

고 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와 기초지

자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

환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을 분

석하고 이를 한국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여, 지
역별 탄소중립 예산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고용 규모, 에너지 산업 고용, 1인

당 GNI 등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기준을 도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재

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제

안된 배분 방식은 일부 핵심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환 여건이나 사회적 취약성, 
대응 역량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

대, 산업 전환의 난이도, 지역 경제의 탄소 의존도, 사회적 

저항의 강도와 같은 요소는 정량 지표만으로는 포착이 어

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설문조사, 지역별 정

책 수요 진단,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 조사, 지역 의회나 

지방정부 담당자 인터뷰 등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각 지역이 직면한 전환의 사회적 맥락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배분 기준

의 보완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

에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분 구조에 초

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책 

집행 역량, 협력 체계, 실행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 등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이 성공적으

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의 수직적 협력뿐 아

니라,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수평

적 연계와 조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와 운영 체계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정의로운 전

환센터의 역할, 지역 단위 전담 기구의 기능, 그리고 현장 

기반 갈등 조정 메커니즘 구축 등은 향후 제도 설계의 주

요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JTF) 

배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현

실적 예산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물론 유럽연

합의 배분 기준은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와 제도적 체

계,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이를 한국

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는 배분 기준의 객관화, 수용

성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 측면에서 유

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제안은 하나의 완결된 정책 모형

이라기보다, 정의로운 전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정책적·학
술적 논의를 촉진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에는 산업 구조, 지역 경제, 사회적 수용성, 정책 대응 여

력 등을 반영한 실질적 배분 기준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지역 

시민사회 간의 협의 및 조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전문가 자문과 함께 현장 실무자의 의견 수렴, 이해관

계자 공청회, 정책 실험(pilot) 사업 등의 정성적 연구와 

참여적 접근 방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

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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